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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는 필수의료 공급부족이라는 생

소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보편적 의료를 지

향하면서 정책적으로 필수의료를 확대했지만, 공

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제공자(민간의료기관)를 통한 공급조정에는 

실패했다. 필수의료 기피 해결과 지원 강화를 위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학문

적 개념이나 연구가 부족해 계류 중이다. 국민과 

민간의료기관 모두 정부의 수가보장 정책에 과도

하게 의지하고 있지만 정부를 포함해 모두 의료

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의료계는 전

문성, 국민은 보장성 근거로 우선 순위에 합의하

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당장 문제가 되는 분야

만을 근시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

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필수의료가 무

엇인지 합의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

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소

통을 원할하게 하고, 효율적인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필수의료의 정체성 확립 

및 위기를 극복을 위하여 필수의료란 무엇인지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정유석의 논문은 필수의료의 문제를 의학전문

직업성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의

료계 전체의 미약한 전문직업성의 이데올로기, 

자기규제의 실패, 의사 개인의 부족한 사명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

의 하나로 의료계내에서 의사됨을 찾고, 윤리의

식 고양, 긍정 윤리로의 전환을 주장한다[1]. 이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사 개인의 전문직

업성을 확립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본 글은 보다 근원적인 질문 즉, 필수의료란 무

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 의료계의 사태를 

필수의료 개념규정에서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필수의료의 정의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필수적으

로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라는 대전제는 있으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생명, 건강,필수 등의 

모호한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학술적인 

개념보다는 정책적 개념에 가깝고 임상적인 정의

는 찾기 힘들다[2,3]. 정책적 필수의료는 건강이

라는 포괄적인 가치를 포함한 보다 보편적인 전

체의료를 지칭하고 있으나, 당시 사회에서 문제

가 되는 특정 분야, 질병, 환자군에 한정된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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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지칭하기도 한다[4]. 이렇듯 범위가 불분명

하므로 어떤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육

성하는 법적요건을 갖추기는 어렵고, 정부의 정

책지원은 당장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에 집중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지원 논의에 앞서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필수의료란 무엇인지에 대

한 분석과 그 사회적 맥락을 살펴서 필수의료 위

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적 검토는 향후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의사소

통의 공감대를 제공하고,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생

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2. 본론

1) 의료공백에 대한 위기감

최근 우리 사회는 대형병원 간호사 근무 중 사

망사고, 통칭 응급실뺑뺑이(응급실 재이송), 소

아과 오픈런 등을 겪으면서 사회구성원 모두 필

수의료 위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

로 보인다[5–7]. 소아과 오픈런으로 인식되는 의

료공백현상은 인력 부족(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

족, 중증 및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부족), 

1차 진료 보장 실패(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개원

의의 어려움), 지역불균형, 최종치료 수용 실패

(중환자 입원 및 최종치료를 담당할 중대형 병원

의 수용력 감소), 시간외 진료 대안 부족, 응급진

료 공급실패(응급실 과밀화, 인력부족 및 소진, 

소아전문응급센터 설립 및 운영의 어려움)이 종

합적으로 원인을 제공하고, 코로나 이후 소아 감

염이 증가하면서 단기간 수요가 폭증하면서 경증

부터 중증 질환에 이르기까지 소아청소년과 전

체 의료공급 과정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

과가 필수의료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쉽지 않

다. 이는 특정진료 과목 또는 특정 연령대나 환

자군만을 필수라고 칭하는 것이 맞는지(형평성의 

문제), 일차진료부터 상급병원까지 모든 의료전

달 체계를 포함할지(공급과정의 문제) 등의 복잡

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당장 환자 

수용의 문제가 되는 일부 분야(중증/응급/분만/

소아진료)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았으나, 기존 정

책에서의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

지 못하고 있다[8–10].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되

는 필수의료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는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해당 분

야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미비했고, 근본적인 질

문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a. 의료계가 제안하는 필수의료 

의료계에서 진료 단체별로 제안하는 필수의료

의 범위는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대상, 방법 등

에 따라 다양하다[11]. 그 동안 저수가애 묶여서 

의료질이 문제가 되었던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

하여 정부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에는 각 단체가 

동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가 없다. 필수의료의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

는 임상적인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

다. 필수 의료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라고 가정하면 필수의료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

은 분야(중환자,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 등)에 

한정된다. 이 경우, 환자의 특성상 경증환자가 많

고 사망률은 낮은 소아응급진료는 필수진료에 포

함되기 어렵다. 건강에 가치를 둔다면 삶의 질을 

기준으로 일차의료,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 및 보

호 등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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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건강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

으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라고 가정하면 

질병의 timeliness(적시성)을 기준으로 응급진

료, 응급수술, 응급분만 등에 범위가 한정된다. 

이 경우, 중증감염병, 만성질환, 암, 희귀질환 등

과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위해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필수진료에 

포함되기 어렵다. 그럼 다시 범위를 넓혀 질병의 

중증도(severity), 복잡성(complexity)을 기준에 

포함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병

에 대한 조치”를 필수의료라고 한다면 특정 질병

이 다른 질병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란과 질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

을 간과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임상

적 우위를 판가름할 수 없는 다양한 개념에 혼재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다수 진료과, 대부분의 

영역이 필수의료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필수의료의 개념적 정의는 임상적 유용성(의

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의 효과성, 과학

적 근거 등)을 근거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

스 중 시장경제성은 떨어지지만 국가의 지원과 육

성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가깝겠다. 임상적 우선

순위를 단일 잣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

계에서 필수의료에 대해 통일된 개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결국 각 진료 단체에서 주장하는 임상적 

유용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 

b. 정책에서 정의하는 필수의료

a)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2000년 초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법률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

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

을 ‘공공보건의료(이하 공공의료)’를 정의하였다. 

이후 매 5년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하

위 개념으로 필수의료와 이에 대한 세부과제들을 

내어 놓았다. 그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수적으

로 제공되어야 할 의료서비스’로 정의한 필수의

료 분야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응급

의료체계, 혈액안전관리, 전염병 대응 등에 의료

시장에서 공급이 취약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명・안전・삶의 질과 직

결되는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보편적인 의료서

비스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법

률상 공공의료의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

심으로 개편하면서 정부는 공공의료 대신 필수의

료라는 개념을 더 앞세우게 되었다[4].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서 공공의료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언급되는 반면, 필수의료

는 의료 전체에 걸쳐 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

고 있다. 필수의료는 공공성을 기반하고 있지만, 

공급의 주체를 정부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개념상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 현재의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재원

을 사용한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이 주로 공

급하고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취약한 분

야를 보완하거나 규제하는 형태이다. 현시스템에

서 정부는 필수의료라는 카테고리에 공공의료를 

포함시켜서 민간의료기관에게 필수의료의 대부

분을 해결하도록 하면서 공공의료의 책임도 함께 

지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은 공공의료

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고, 필수의

료의 범위 역시 모호하게 만든다. 그 동안 정부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소극

적이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

은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시장 논리와 규제 사이

에서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시장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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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의한 필수의료공급에도 실패하고 규제를 통

한 공공성 강화에 실패한 모순된 상황에 처한 것

으로 보인다. 국가가 필수의료 공급자(민간의료

기관 또는 의사)를 수가 조정, 의료인력 조정 등

을 통해 기능적으로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한

계가 있고, ‘국가과잉’의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12]. 현재 필수의료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 대

한 정부의 개입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형태와 범

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겠다[13]. 

b) 필수의료의 상대적 가치

현재 보건의료정책에서 도출된 필수의료의 개

념은 보건정책 목표 예로 국민의 건강등을 달성

하기 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해 정부가 개

입해서 지원 또는 육성하는 의료서비스에 가깝겠

다.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건강이라는 정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

는 과정이 필요하고, 응급이나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역시 상대적인 효용성을 증명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역

시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닌 정책적 필수의

료의 하위개념 중 하나로 치매나 암환자 진료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다른 이슈가 있을 경우, 

다른 분야에 우선순위를 내어줄 수 있다. 한 예

로 2022년 필수보건의료 중앙협의체에 내과·외

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뿐아니

라, 비뇨의학과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비뇨기

과와 같이 의료시장의 공급기반이 취약해진 분

야가 언제든 필수의료로 지원된다는 것이다[14]. 

이는 인기과인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가 부족하

게 되면 해당과목 역시 필수의료에 해당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필수의료의 개념은 상

대적이며, 생명, 삶의 질 등 여러 가치 기준들의 

충돌의 가능성이 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c. 의료수요자인 국민이 인식하는 필수의료 

의료정책연구원이 시행한 필수의료 활성화 연

구에서 국민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필수의료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사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필수의료로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건강보험‘(18.8%), ‘건강검진’(11.3%), 

‘필수’(7.1%), ‘기본의료’(6.6%), ‘응급 및 중

증’(6.5%), ‘의료기관’(5.0%), ‘생명’(3.7%) 순으

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다[4]. 여기서 추정할수 

있는 것은 국민 역시 명확히 인식되는 개념이 없으

며, 의료계와 국민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라는 

공통의 분모가 있지만, 필수의료가 가진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다. 

 

3) 필수의료의 개념의 모호함이 초래한 위기

현재 한국사회는 잘 알지 못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

움에 처한것 같다. 하지만 정책적으로나 법적으

로나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적인 해결

이 어려운 이유는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와 지원 기준이 명확해야만 실현가능성이 높

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데, 정부가 정책에서 정

의하는 필수의 개념은 정책 집행의 정당성은 있

지만 의료자원을 배분하는 실질적인 단일 원칙으

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생명, 삶의 질, 중증, 심각한 위해 

등 서로 다른 원칙이 충돌할 때는 상충되는 가치

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충돌은 

사회가 다양한 원칙 중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는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다면 해결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

서는 필수의료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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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정 역시 사

회적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다. 법적으로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

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통칭 필수

의료법)이 발의되었다. 해당 법률에는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

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는 법적 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다[15]. 

그러나 법률상 필수의료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형 감면 규정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필수의료의 범위를 하위 법령

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

행위 및 의료인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못했기 때

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16].  

3. 결론

필수 의료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의료계는 

전문성에 근거한 임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국민은 보장성에 근거한 보장이 필요한 의료서비

스, 정부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공

통적으로는 국가의 개입, 지원, 보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필수의료의 범위와 지

원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외 법적인 개념은 

필수의료의 사회적 정의가 불분명해서 필수의료

의 법적 요건을 확립하지 못했고, 학문적인 개념

이나 연구는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적으

로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회

적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

의가 없었고, 그 사이 시장의 의료공급의 불안정

이 필수의료 위기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금 우리 사회는 필수의료가 무엇인

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수의료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크지만, 사회

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사이 의사소통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는 효율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거나 장기

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필수의료란 무엇인지를 공

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이 결국 필수의

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은 필수의료의 정체성 확

립 및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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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ary on "Critical Care Crisis and Medical Professionalism"]

A Crisis Caused by Confusion in the Concept of Essential Healthcare

KIM Mijin1

Abstract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crisis in essential healthcare. While the government has expanded essential 
healthcare, it has been unable to provide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rough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due to a 
shortage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Legislators have proposed a bill to resolve the shortage of medical personnel, 
but the obscurity of some of the key concepts contained in the bill has so far prevented it from becoming law. One 
fundamental problem in solving the current crisis is that there seems to be no agreement on what essential healthcare 
is. Widely understood concepts help form the basis for communication and empathy, reduce conflicts, and lead to 
efficient discussions on policymaking. This commentary argues that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all relevant parties 
must come to an agreement on what essential healthca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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